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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첫째, 현대 한국사회의 신문사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

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신문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대담론과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요 종합

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민생담론은 누적적으

로 형성된 담론 관행이 시간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

부별로 담론이 형성되고 전환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했다. 또한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

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관계했고,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함께 비판의 주된 대

상이 정부중심에서 정당중심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민생담론이 노동

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 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

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

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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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연구문제

선거기간이 되면 ‘민생투어(民生tour)’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이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찾아

다니며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들은 저마다 

국민의 안녕(well)과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민생우선을 강조한다. 그러

나 정작 국민들은 그들이 강조했던 말의 실천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정치인의 행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치행위의 실천에 대해서 

대중매체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정치인에게 있어 ‘양날의 칼’인 셈이다. 그렇

다면 대중매체는 국민들을 향해 정치인들의 발화를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설적으로 

‘대중매체가 정부·정치권의 감시기능으로서 민생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서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민생(民生: livelihoods of the people)’은 통치권과 함께 존재해 왔던 오랜 역사적 개

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민생’은 소위 말하는 왕권 아래서의 백성들 생계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민생’은 사전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의미한다. 생계

(livelihoods)는 곧 먹고 사는 일이다. 이는 삶의 본질이므로 중요한 일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민생이란 용어가, 한국의 대중매체에서는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 주로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정치인

들의 정쟁을 비판하거나, 민생현안이나 법안 통과에 관해 책망하고, 촉구하며, 마무리 하

는 식이다.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민생에 관한 정보도 결국 언어인 말과 글(text)로 남겨지게 되

고, 그것이 모여서 주제를 가진 담론이 형성되게 된다. 또한 하위 주제를 가진 담론들의 합

은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지배담론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그렇게 형성된 담론들

은 특정 시기에 일정한 관행으로 되풀이되는 것도 관찰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정세를 대면할 때, 그것은 언제나 특정한 담론들이 ‘먹혀들고’ 있는 정세로 나타난다. 그처

럼 ‘먹혀들고 있는’ 담론은 그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결코 의문이나 반성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이종 , 2003). 

신문은 담론 분석에 용이한 매체이다. 매체 특성상 반복적으로 재독이 용이하기 때문

이다. 신문에서는 특정한 의제와 함께 담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 된다. 신문은 사설이나 칼

럼 등을 통해 정파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도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담론형

성의 과정이며 요소일 것이다. 본 연구는 가능한 한 주요 종합일간지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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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최근 신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좁은 의미의 비교사회학(comparative sociology)프

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진보 

언론으로 대표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대한 대립구도 위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백선기, 1997; 한동섭, 2000; 정재철, 2002; 강진숙, 2006; 유용민·김성해, 2007; 김효진, 

2008). 이것은 결국, 순수한 학문적 실천들마저 정치적 대립의 재생산을 공고히 하는데 일

정부분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의 보수와 진보 성향을 떠나 각 신문사 사설이 

생산하는 민생담론을 가능한 폭넓은 사회적 관계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신문사설에서 다루어지는 민생담론들 즉, 민생을 주제로 한 사설들은 주로 외연과 하

위주제들이 가시적인 텍스트 구조로 존재한다. 이는 담론 역시 구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이러한 텍스트의 구조는 동시에 그 시대를 반 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변한다면 담

론 역시 변하게 되는 동인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현 시점에서 대중매체에서 생산되는 

민생담론의 사회적인 실천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주목 해보고 당대 텍스트를 사회적인 연

관성 속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대중매체에서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민

생담론의 실천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변한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민(民)의 어원과 유래를 고찰한 장현근(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민(民)의 개념은 붙잡

혀 눈이 찔린 채 이주해 와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로부터 출발하 으나 신분변동을 거

치며 결국 피통치자를 지칭하는 말로 의미 신장을 하 다고 한다. 나중에는 국왕 한 사람

을 제외하고 정치사회의 모든 구성원까지 지칭하게 되었으며 최고통치자까지를 포함하는 

국민개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민(民)은 결국 피통치자 전체를 대변하는 글자가 되

었고 나라의 근본이었으며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를 대표했다. 

민생은 나라의 구성원인 민(民)의 생활이다. 민생에 대한 한국의 문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옛 한국의 통치이념과 동양 경세가(經世家)의 실천과 미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

다. 일찍이, 민생을 위한 학문에 뜻을 둔 다산 정약용은 이상적인 민(民)의 근본 확립이 균

전(均田)에 있지만 인습과 비리로 뒤얽혀진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의 토지 

지배권을 ‘왕권’으로 귀일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송재소·이봉규·김태 ·안병

직·조성을, 2012). 이러한 경세의 학문은 민주주의의 본원과 상충한다. 오늘날의 민생과

는 차원이 다르다. 

한편, 서구 문헌에서의 민생(livelihoods of the people)은 주로 제 3세계의 약자, 빈

민·난민의 생계, 혹은 촌락에서의 생활개선(Chambers, R. 1991, 1995, 1997; Rakodi, C. 

& Lloyd-Jones, T. 2002)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비록 언어에 의한 기의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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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특정한 지역이나 테마를 주제로 삶의 문제를 구체적

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민생을 표방하는 대중매체의 발화행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현시점에서 

전무하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로 정치색을 띠는 단체의 출판물이나 정당기관지의 

대국민 담론 위주다. 아주 소수지만 ‘민생범죄’, ‘민생경제’와 관련한 법제들을 정도(正導)하

려는 법학적인 시도들은 있었다(이천현·김지 ·임정호, 2008). 또 진보라는 전제하에 민

족경제론의 관점에서 민생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연구도 있었다(류동민, 2007). 

현대사회에서 민생이란 개념은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 정착된 듯하다. 달리 말해 서

민생활, 시민생활, 국민생활 등을 아우르는 용어인 민생은 언제부터인가 정치인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의무로 표방되어 왔고, 대중매체 역시 민생담론의 시혜자와 수혜자를 구별하

면서 민생의 담지자(擔持者) 역할을 해왔다. 정치인과 언론 양자는 각각 민생담론의 생산 

주체가 된다. 대중매체의 담론은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인의 의정행위를 비판하면서 국

민의 대변자로서 민생우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의 입장과 그

들의 행태에만 초점을 두고 보도함으로써 정작 '민생 없는 민생’이 재생산 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민생의 다양한 의미가 언론에 의해 접합되는 파생어휘(derivational 

word)를 통해 분석해보면 주요한 함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담

론의 금지, 분할, 배제의 과정이 권력과 특정한 시기의 에피스테메(Episteme)를 형성한다

는 푸코(Foucault, 1971/2001)의 의견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푸코와 그의 뒤를 이은 각종 논의들에서 담론의 방법론적 연구도 같이 진행 되었다. 

담론의 분석방법은 많은 갈래가 있지만 연구자들은 최근에 문화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

는 비판적 담론분석(Bell & Garrett, 1998)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기호학과 주류 언어학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사회·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이 

접근법에서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텍스트 그리고 담론과 사회의 상호작용(interactivity)

이다. 한국 역시 1990년대 들어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적 논의가 이어져 오면서(이성

만, 2005; 이기형, 2006; 박해광, 2007; 신진욱, 2011) 사회·문화 그리고 매체 연구에서 성

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적 틀 내에서 연구자들은 민생담론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추출했다.

①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텍스트 실천은 어떠한가?

②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정치학적 관계와 변화는 어떠한가?

②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경제학적 관계와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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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 CDA)은 국과 호주의 선구적인 비판언어

학자들과 담론분석가인 페어클러프 및 텍스트 언어학자인 반다이크의 접근법 등이 융합되

어 만들어진 산물을 의미한다(Bell & Garrett, 1998). 언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념적인 성격

을 띠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과정(process) 및 문제(issues)들에 대해 언어학·기호학적

(semiotic)측면으로 행하는 담론분석의 한 분야로서, “텍스트 자체의 분석, 텍스트의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과정의 분석, 담론 사례의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Fairclough, 1995/2004). 또한 이 접근법은 권력관계(power relation)와 담론이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배관계의 생성과 도전에서 담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이 접근법이 지향하는 또 다른 관심사는 사회유지 및 변화와, 담론의 관행 및 그 구조가 어

떻게 상호 재귀적(reflexive)으로 반 하거나 반 되고 있는가를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분

석하는 것이다. 

비판적이란 말은 언어·권력·이념 사이의 연결모습 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Fairclough, 1989; 2001). 즉,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관행과 통용되는 어휘 

등을 재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론에서는 주체가 설정하기도 하고 설정되기도 

하는 능동적인 측면과 피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사회구조는 담론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담론의 생산물이 된다. 담론역시 생산자가 선행한 이데올로기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담론분석은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신문사의 자의성을 인정한다. 또한 사

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완전하게 한편의 입장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박한

다(Fairclough, 1995; 1989; 2001).1) 

1) 페어클러프의 담론분석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접근법을 ‘비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반적인 사

회적 관행과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Bourdieu, 1977; Fairclough, 1995, 재인용). 둘째, 언어는 사회의 다른 단면

들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역사적으로 위치해 있는 행위방식이다. 즉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각각의 담론 유형은 특정한 일련의 주체 지위들 속에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주체 지위를 점유하도록 제약되어 있다. 넷째, 언어 사용 또는 모든 텍스트는 동시에 표현,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텍스트분석은 전통적인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 즉 어휘 분석과 의미론, 문장 및 좀 더 작

은 단위들의 문법, 소리체계 그리고 글자체계 등을 망라한다. 또한 문장이상의 텍스트 조직에 대한 분석도 포함 한

다. 이 분석은 텍스트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재(absence), 즉 텍스트에서 발견되지 않는 표현, 참여자 범주, 참여자 

정체성이나 참여자 관계의 형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여섯째, 담론관행은 매체텍스트 생산 및 소비과정의 다

양한 측면들을 포함 한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좁은 의미에서 담론 과정인데 반해, 어떤 것들은 좀 더 제도

적인 특성을 띤다. 일곱째, 창조적인 담론관행은 형태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반면, 

관습화된 담론관행은 형태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텍스트에서 실현된다. 여덟째, 사회·문화적 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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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과거의 자료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며 그것과 관련한 사회의 흐

름을 맥락 속에서, 혹은 특정한 시기의 맥락 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페어

클러프(2011)는 언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정태적인 체계로서 연구

되어야 한다고 한 소쉬르의 핵심적인 주장을 비판하면서, 담론에 관한 통시적인 접근을 옹

호했다. 이러한 페어클러프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부별 매체담론과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텍스트 실천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담론의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종합일간지2)에서 제목에 ‘민생’이란 단어를 포

함하는 신문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사설은 개별 신문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강조하는 행위로서 신문사의 이념이 직접 혹은 간접

적으로 드러나 담론으로 표출된다. 분석기간의 주요 범위는 문민정부 이후로 설정했다. 그

러나 군사정권이후 사회적으로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료

의 수집은 노태우 정부도 포함시켰다. 즉, 1988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

난 201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사통합검색 서비스(KINDS)

를 이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KINDS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자사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집했다. 1990년대 이전의 자료들은 대부분의 신문들

이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서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KINDS의 

‘90년대 이전 신문’에서 스캔되어 저장된 PDF 자료들을 찾아 수집했다. 중앙, 조선, 세계일

보는 자사의 PDF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온라인포탈 네이

버의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했다. 국민일보는 국회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했다.3) 수집한 자료에서 ‘북한의 민생’과 같이 본고의 연구주제

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사설들을 제외한 분석대상의 사례는 총 455건이며 신문매체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제목(headline)은 리드(lead)와 함께 전략적으로 본문의 요약형태를 띠고 있다. 요컨

대 담론의 상황을 정의한다(van Dijk, 1988). ‘민생’이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목의 표

제어는 한눈에 보일만큼 뚜렷한 양태를 띄고 있었다. 수집한 자료의 제목에 나타난 민생담

실제 특정한 사례들을 모든 단계에서 누적적으로 재형성한다.

2)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다.

3) 국민일보는 내부 사정으로 2002년 이전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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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빈도 백분율

조선일보 24 5.3%

중앙일보 19 4.2%

동아일보 74 16.3%

한국일보 37 8.1%

국민일보 57 12.5%

한겨레신문 31 6.8%

서울신문 75 16.5%

경향신문 47 10.3%

세계일보 74 16.3%

문화일보 17 3.7%

합계 455 100%

표 1.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 빈도

론의 하위 주제는 대부분 네 글자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명시된 표제어를 중심으

로 분류 하 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리드에서 언급하는 핵심적인 주제어를 근거로 연구

자들이 분류한 9개의 항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다. 

① ‘민생치안’은 주로 범죄, 시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다. 

② ‘민생경제’는 세계화, 신자유화, 물가, 부동산, 금융문제, 경제성장, 분배 등에 관한 것이

다. ③ ‘민생현안’은 국회에 상정되는 국민생활에 관계한 법안 등을 통칭한다. ④ ‘민생우

선’은 정부·정치권에 대해 민생문제의 우선을 촉구하는 담론전반이다. ⑤ ‘민생국정’은 

정부의 민생사정, 대통령의 기조연설, 정책의 다짐 등 국정전반에 관한 담론을 의미한다. 

⑥ ‘민생의정’은 의회정치 체제에서 정치인들의 국회활동 행위를 말한다. ⑦ ‘민생외면’은 

정부·정치권이 정쟁과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민생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내용이다. ⑧ ‘민

생투어’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돌며 일반 국민의 생활 여건을 

직접 알아보는 행위이다. 분석자료에서 나머지 ‘민생사범’, ‘수재와 민생’, ‘민생사면’과 같

이 사례가 극히 적고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어는 ⑨ ‘기타’로 분류했다.

이를 개념적 층위로 분류하면 민생담론의 많은 주제는 ‘민생치안’, ‘민생경제’, ‘민생현

안’, ‘민생우선’, ‘민생국정’, ‘민생의정’인 중분류로 범주화 할 수 있고, 이들은 민생문제, 정

치행위, 그리고 신문사의 비판이 담긴 요구인 대분류로 묶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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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민생문제

민생치안

민생안전

민생사범

민생위협

민생경제 민생물가

민생현안

민생안건

민생입법

민생법안

민생대책

민생요구 민생우선

민생으뜸

민생전념

민생주력

민생위주

민생중시

민생전념

민생불만

민생회복

민생해결

민생 살리기

정치행위

민생국정

(행정)

민생안정

민생개혁

민생사정(査正) 

민생의정

민생체제

민생정국

민생국회

민생정당

민생회담

민생협력

민생합의

민생국감

민생대책회의

민생외면

민생뒷전

민생실패

민생표류

민생따로

민생실종

민생투어

민생행보

민생탐방

민생현장

표 2. 민생담론의 주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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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생담론의 비판적 분석

1) 민생담론의 텍스트 실천 : 표현, 구조

“담론의 분석은 우선 그 단위인 텍스트의 언어와 ‘짜임새(texture)’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심

을 가져야 한다.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은, 음성적, 어휘적, 문법적, 그리고 거시구조적/

도식적 차원을 포함하여 많은 차원에서의 분석을 포함한다(Fairclough, 1995/2004, pp. 50

∼51).” 텍스트 실천-담론실천-사회적 실천은 위계적으로 연결된다(Fairclough, 1995). 따

라서 이 절은 앞으로 논의 될 사회적 실천과 위계적 연관성을 가진다. 자료수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표제어에 드러난 합성어이다.4)

① 민생치안 이래서야 (국민일보, 1988.12.28)

② 민생물가 확실히 잡아야 (경향신문, 2002.08.27)

③ ‘민생 전념’ 또 빈말이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04.08.24)

④ ‘민생 안정’ 실천 뒤따라야 (한겨레신문, 2002.01.17)

⑤ ‘민생국회’ 되도록 (국민일보, 1998.05.02)

⑥ 민생 표류 방치할 것인가 (경향신문, 2003.11.12)

⑦ 이런 ‘민생투어’ 할 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위 ①∼⑦의 표제어들은 주격조사가 없는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주체를 지칭하는 직

접적인 진술이 없음에도, 관계적인 가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체들이 생략되

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식적인 추론과정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 밑줄 친 합성어에서 ‘민생’이 포함됨으로 이를 단서로 주체와 대상의 교량적인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제목에서 민생을 제거하면, 텍스트로 표현되는 국민

과 정부·정치권에 대한 담론의 내적관계부터 단절된다. 페어클러프는 이러한 비의식적

인 해석을 두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텍스트를 산출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끌어

내는 기억자원5)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 다. 텍스트의 형식적 속성들은 담론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산출과정에 대한 흔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해석과정의 단서

4)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기사원문의 띄어쓰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5) ‘구성원들의 기억자원(members` resources)’ -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표상의 원형(낱말의 모습, 문장의 

문법형태, 서사이야기의 전형적 구조, 대상과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속성, 특정한 상황유형 속에서 사건들의 기대

된 연결체 등)을 말한다(Faircloug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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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해석과 생산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된다. 즉, 사람들이 이끌어

내는 기억자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의미에서 인지적이지만, 사회적 기원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Fairclough, 1989; 2001). 담론에서 이런 기억자

원의 형성은 장기적인 언어의 맥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시기의 담론에

서, 각 신문이 지향하는 바에 의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 된 담론실천의 

결과이다. 이는 곧 담론생산자의 설정에 의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로 이데올로

기적인 지위가 안전해지며 재생산이 용이한 것이다. 또한 각 신문사간의 가치판단은 상이

해도 특정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간의 모니터를 통한 비판기제

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로 인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①∼⑥의 사례에서는 부정과 긍정에 대한 어휘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

펴보았다. 민생담론은 민생정책과 정치권의 활동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본용

언으로 완결되는 ‘옳다’ 같은 완전한 긍정보다는 어근이 중의적인 단어로써 ‘평가’, ‘의미’, 

‘이례’, ‘관심’ 등과 함께 보조용언을 사용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자주 사용되어진 

어휘로는 용언에서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성 의존명사를 사용한, ‘평가할 만하다’, ‘평

가할 만한 일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등이다. 또한 문맥

에 비추어 해석할 때 긍정을 함의하고 있지만 모호하게 흐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어휘들은 접미사와 보조용언을 사용하여, ‘다행스럽다’, ‘다행스런 일이다’, ‘다행스런 처사

라 할 것이다’ 등이다. 

①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더는 차질 없게 (동아일보, 2004.12.22)

그동안 국회가 헛돈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법안’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서 여야 지도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② 아직도 민생대책회의인가 (중앙일보, 2002.01.17)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금을 인상하며,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

해 1분기 중에 관련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대책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이 악화되거나 새로 부각된 문제들을 추려 현

실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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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생법안 자유투표 폭 넓혀야(서울신문, 2003.08.01)

여야가 어제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식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법을 통과시킨 것은 평가

할 만한 일이다. 입법 내용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

해 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기초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 다

고 하겠다.

④ 민생을 앞세우는 후보의 자세 (서울신문, 1992.05.30)

대통령선거운동을 일정기간 유예시키기 위해 여야대통령후보회담을 갖자는 김 삼 

민자당후보의 28일 제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⑤ 선 민생법안 후 교섭단체 (중앙일보, 2000.07.28)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꼬인 정국이 큰 가닥에서 풀려가는 모습이어서 다행스

럽다. 

⑥ 민생회담,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세계일보, 2007.02.10)

참여정부 4년간 청와대와 여야가 정파 이익과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쟁에 골몰하는 사

이에 국정이 표류하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민생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러한 어휘는 긍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흐리고, 그동안의 맥락으로 배경화(back 

grounding)된 정계의 무능을 같이 이끌어 내어 독자로 하여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인식

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긍정의 의미지

만, 이는 분명히 어정쩡하고 인색한 긍정이다. 반면에 아래 ①∼③의 부정적 진술의 어휘

들은 미래에 대한 우려 즉, 일어날 수 있는 일 조차도 단호하고 단정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

다. ‘∼스럽다’, ‘∼만하다’ 등의 보조용언이 포함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정치굿판에 쏟는 힘을 민생에 돌려라 (한국일보, 2006.12.-04)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시중 금리인상 추세에 따

라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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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생경제가 급하다 (국민일보, 1991.05.13)

만약의 경우 올해에 또다시 지난 89년과 같은 험악한 노사사태가 재연된다면 우리경

제는 파국을 면하기 힘들다.

③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 1990.02.11)

공룡여당에 반대하는 학생·노동자·농민의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오는 

봄에 경찰력이 그쪽으로 더 쏠리면 민생치안이 지금보다도 소홀해질 것이 걱정이다.

민생담론은 민생 문제의 설정(정부·정치권의 평가와 질책), 제시, 기대, 촉구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페어클러프(1995)이 언급한 ‘장르의 

도식적 관점(schematic view)’6)의 틀에 대입하면 제목+도입부분(문제, 사건)+위성(정

부·정치권의 평가와 질책)+요약(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①∼③은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의 사례이다. 민생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민생담론은, 치안·경제문제 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에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민생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① 민생치안… 실행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 1990.01.12)

좀도둑은 좀체 명함도 내 기 어려운 난세가 되었다. 범죄의 흉포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떼강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살인 마약 등 끔찍한 강력사건이 쉴틈조차 

없이 벌어진다. … 정부가 민생치안을 바로잡겠다고 철석같은 공약을 한 게 어디 한

두번인가 … 범죄와의 투쟁은 한계를 그을 수 없다. 칼을 뽑았으면 끊임없이 추적하

여 없애버린다는 가시적 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마음놓

고 살아갈 수 있다. 민생치안이 더이상 속수무책일 수는 없는 일이다.

② 물가와 민생, 경제 (국민일보, 1993.10.02)

서민 주부들의 잔주름이 늘어간다. 물가가 뜀박질하고 있어서다. 시장 가기가 겁난다

고 한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다. 이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 주부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

6) 장르에서 여러 단계로 구성된 도식구조(schematic structure)는 의무적이나 선택적인 것으로써 완전히 고정되

거나 부분적으로 고정된 순서로 존재한다. 가령 도입부분은 기사 전체의 요지를 요약하며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위

성단락들은 독립적이며 순서를 재배열 할 수도 있다(Fairclough, 199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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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에서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강하게 물가안정

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약속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신 주부들의 원성이 높아 간다. 정부는 이 순간에도 연말 억제선 을 지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은 일인가 … 물가를 잡고 경제

를 살려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③ 政爭에 발목잡힌 민생현안 (서울신문, 1999.08.11)

우리 경제는 지금 재벌개혁 부진으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등 각 부문에서위기를 예

고하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중산·서민층은 소득 감소와 상대적 빈곤감으로 심

한 좌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

래한 수재(水災)까지 겹친 실정이어서 민생현안의처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총리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각제 유보문제를 새

로이 정치쟁점화, 정국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전혀 책

임의식이 없는 ‘정쟁지향 일변도’의 소아병적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은 물론 다른 주요 민생법안들도 시기를 늦춤 없이 챙김

으로써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보이길 거듭 당부한다.

④∼⑥은 행위에 대한 비판의 사례이다.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민생담론은 정부 혹

은 정치권 또는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행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④ ‘선거최면’에서 민생정치로 (중앙일보, 1998.07.23)

여든 야든 재.보선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해 스스로를 충동해서는 안된다. 

여당이 분을 못참고 여소야대를 강압적으로 바꾸려 또 가속기를 밟거나, 야당이 승리

라고 자만해 정권의 개혁진로에 잘못된 브레이크를 걸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여야는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손과 발로는 아예 개혁의 싹을 뭉개버린 꼴

이 되고 말았다. 

뇌사 (腦死) 국회를 내버려두고 선거판으로 달려갔던 정치권의 뻔뻔스러움에 유권자

들은 분노했으며 이는 60%의 투표포기라는 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 여야는 이제 

선거최면 (催眠)에서 깨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민생정치에 다가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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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생이 政爭 다음인가 (서울신문, 1999.08.10)

국회를 열어 놓고도 정작 정쟁(政爭)에만 몰두하는 여의도 ‘정치 풍토병’은 언제나 고

쳐질 것인가. 제206회 임시국회 역시 여야의 그같은 고질을 또 다시 드러내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13일로 회기가 끝나게 되어 있지만 정작 시급한 수재(水災)복구대

책이나 민생관련법안 등의 심의는 별 진전없이 표류하는 양상이다. … 이렇게되면 당

연히 민생현안은 뒤로 리게 되어 있다. ‘위’에서 정치현안이라는 총론에만 매달리니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 정성을 쏟을리 없다. … 여야간의 정치적 대치나 대립이 없을 

순 없겠다. 하지만 민생을 보살피고 수재민(水災民)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정쟁

만 일삼는 정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⑥ 이런 ‘민생투어’ 할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정치인들은 딴나라 사람인가. 의료대란·현대사태 등으로 나라가 곧 숨 넘어갈듯 긴

박한 상황인데도, 정당 대표들은 한가롭게 ‘민생투어’를 하고 있고, 여당은 최고위원 

경선에 앞서 돈선거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정쟁거리를 만들어 내

느라 여념이 없다. … 시국이 어려울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또다시 전면 파업에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 국회는 오불관언이다. … 정치의 본령은 제반분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정

치권이 하루빨리 본령을 찾도록,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

위의 사례들은 주제를 포함한 도입과,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성단락이, 결국 문

제와 행위가 번갈아가며 요약인 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장르적 도식관점’에 

도입과 위성단락의 배열이 바뀌어도 결국 정부·정치권의 질책과 민생정책 개선에 대한 

함의가 담긴 요구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사례들은 주제어에 대한 상술(詳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추정하고 단언하는 위성단락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가 민생을 매개로 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치중한 

결과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민생담론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의문

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생문제가 정치적인 비판의 기제로만 부각됨에 따라 ‘본질적인 민

생문제’7)가 등한시 되어 오고 있다.

7) 민생문제는 물가, 노동, 빈곤, 교육, 여성, 가족, 노인문제 등을 함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민생담론이 

주제로 삼고 있는 민생문제는 민생치안, 민생경제, 외에는 민생사안으로 포괄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민생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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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담론의 사회적 실천

(1) 민생정치 담론

사회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와 담론의 위계적 구조의 상위심급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안목

으로 사회를 설명한다.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

름과 결부되었다. 6·29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시민사회 내에서 갖가지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 선언으로 권위적인 국가의 억압이 완화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온갖 사회적 요

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요컨대 과거청산, 개헌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

었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 노동자, 농민 등 각종 기층집단이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에 반대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몫을 주장하는 분배 갈등이 이 시기 갈등의 주된 양상이었다(조현

연, 2006 ; 김일 , 2009). 그런데 이 시기의 민생담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 1990.02.11)

경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리마다 대형버스가 서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전경들이 있

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재빨리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강

제 연행한다. 민생치안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시국치안’만 서슬이 퍼런 이 현실은 누

구 때문에 빚어졌는가? 단순하게 경찰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현 정

권에 있다.

 

위의 사례는 민주화 이후, 과열된 양상을 보이던 노동운동과 개헌과정,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공권력의 갈등 등에 의해서 시국경찰에 인력을 빼앗기게 되므로 경찰

력의 분리가 불가피했고 치안행정의 소홀함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치안은 나라를 편안하

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시기의 치안이란 강도, 강간, 인신매매,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 신문의 민생담론은 이른바 민생안정의 중심이 치안에 있었다. 신문

은 국민들에게 제반 치안문제 중에서 범죄의 증가가 특별히 심각함을 알리고 사회적인 분

위기를 형성하는데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했다. 담론의 재생산은 사회와 상호관계

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담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

쟁’ 선포이다.

‘실제 국민의 생활’의 구체적인 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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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생문제 중에 민생치안이라는 이름하에 범죄사건과 시국혼란을 문제 삼는 민

생담론의 주제는 최초의 문민 정부인 김 삼 정부 시기에도 다르지 않았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 와서 민생치안이란 주제의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범죄가 줄었다

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범죄발생건수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와 

같은 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범죄발생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경찰청 통

게, ID : TX_132_2009_H1001). 이것은 분석기간 내에서 늘 발생했던 범죄로서, 담론의 생

산관행과 실제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님을 의미한다. 게다가 오늘날 민생담론에서 강력범

죄사건과 민생치안을 잘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맥락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민생담

론의 문제설정에 본질적인 용법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문사 이데

올로기의 지형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민생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불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불신과 함께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점은 대상의 변화이다. 즉, 치안사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의 불신으로

부터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에 초점이 옮겨졌다. 정책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 빈도가 증가 했으며 정책의 비판에서 정당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

기 시작했다. 동시에 식물국회, 날치기법안 통과, 개판정치, 개판국회, 저질정치, 당리당략 

등의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① 민생 외면하는 ‘식물국회’ (경향신문, 1998.06.27)

야당인 한나라당이 또다시 소집한 임시국회가 문만 열어 놓은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

다. 국민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국회를 

소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또 집권당인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유도 잘 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리당략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국회를 그들

의 놀이터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는 없다. 

② ‘민생국회’ 조속히 다시 열어라 (경향신문, 2000.07.27)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강행 통과 시도는 결국 

임시국회만 파행으로 몰고갔을 뿐이다. … “16대 국회에선 절대 없을 것”이라던 날치

기 처리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운 위에서만 통과시켜놓고 결국 손을 들고 만 

여당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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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회파행에 방치된 민생현안 (문화일보, 2000.07.20)

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국조권 발동주장을 끝까지 거부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도록 방

치하는 것 역시 책임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 … 여당지도부는 남의 얘기하듯이 ‘개

판국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자민련과

의 연대만을 의식해 ‘힘의 논리’로만 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방치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

④ 민생 외면하는 국회 (중앙일보, 2000.07.28)

며칠 전 개각을 하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의 수렴장으로서 국회가 나서야 하는 지금이다. 하지

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못하다. 임시국회 소집 나흘 만에 문을 닫고는 뒷전에

서 엉뚱한 싸움질만 하고 있다. 여야 스스로가 내뱉은 대로 ‘개판 정치’ ‘저질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정당의 입장만 고집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 얽매이지 말고 초당적 대

처로 민생을 우선하여 국회정상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민생현안을 상정

하고 법제화 하는 노력은 곧 민생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 상실은 사회문제

가 된다. 그러므로 민생담론 역시 국회·정당에 대한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위의 사

례들은 신문의 입장에서, 민생문제에 대한 정당의 책임과 기능이 담론 재생산의 추동력이

자 비판의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노태우 정권에서 김 삼 정권

에 이르기까지 민생문제의 중심은 바로 민생치안이었다. 그리고 치안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적 통제를 정부와 관계당국에 요구하 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정당은 왜 민생담론의 빈번한 소재가 되지 못했을까? 

조현연(2006)에 의하면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 및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인물이나 

지역중심의 정당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미 상당 정도의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한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정당체제 다

는 것이다. 이전의 역대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사회의 특정 계급이나 계층, 세력

을 대표하지 못하 고, 또 강한 인물중심주의로 인하여 보스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정당의 

생존이 좌우되었으며 이것이 정당의 정체성 결손과 정책 부재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의 

정당은 단지 국가 권력의 장악 여부를 둘러싸고 명목상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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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발전과정

    과도기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정부                                              민생담론                                                   정당

   단일한 주체                                                                                           다양한 주체

  시민사회 변화과정

민생

그림 1. 신문사설에 나타난 정치 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데, 수많은 거부점(veto point)의 존

재로 민주정부는 과단성(decisiveness)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양제진, 2007). 특

히 의정행위에 있어 의견과 갈등에 의한 스펙트럼(spectrum)과 위상차(phase difference)

가 민주화의 발전만큼 넓고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정행위를 통해 발현되

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향점’이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러한 중심으로의 회기가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진척되

어도 민생담론은 여전히 ‘민생 없는’ 담론을 초연하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란 

명목으로, 정부에서 국회로 비판의 대상만 옮겨갔을 뿐, 오히려 혼란스런 민주화로 정작 

민생은 배경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민생정치 담론의 변화는 첫째,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변화에 따르며, 둘째, 

비판의 대상이 정부에서 정당으로 변하고 있고, 셋째, 다양한 시민사회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2) 민생경제 담론

경제위기론은 경제상황의 곤란과 그러한 곤란을 초래한 경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조개편에 따른 부담을 계층·계급별로 배분하는 대안으로 끝을 



106    한국언론정보학보(2014년 가을 통권 67호)

맺기 마련이다. 1989년에 들어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위기론이 부상 하 고 전환

점인 1990년 전후로는 ‘노사분규로 중공업 등 중심산업 위기’ 라는 식의 총체적 난국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다(김상조, 2004).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환율을 오

르게 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므로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의 민생경제

는 주로 물가와 통화증가율에 대한 내용이 잦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① 물가비상과 민생안정 (서울신문, 1990.04.03)

물가가 몹시 불안정하다. 국민생활안정의 전제가 되는 물가가 올들어 석달동안 3.2%

나 상승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여 심히 걱정이 된다. 1·4분기중 소비자물가상

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2.8%로 두자리 수에 있다. 물가상승이 이대로 진행되면 81

년이래 10년만에 최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② 확고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경제운용 더 표류’하면 안된다 (한겨레신문, 1991. 

12.10)

그토록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총통화증가율이 지난달에 20%를 넘어, 연말 억제선

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에의 대출을 비롯한 정책금융과 추곡수매자금

의 방출 등 재정부문의 지출이 급증하여 그러한 결과를 빚어냈다지만, 이달에도 이와 

같은 팽창기조는 그대로 지속될 듯하다. 이런 불안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

다도 재정이 져야 한다.

③ 민생물가를 안정시켜라 (중앙일보, 1993.10.02)

9월중 물가가 이미 연말억제선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석을 계

기로 냉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상승에 책임을 떠넘긴채로 두면 물가상승 추세는 수

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 아직 복병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통화공급의 확대로 

인한 잠재유동성의 증가다. 실명제 후속조치로 풀린 돈이 제대로 금융권으로 환수되

지 않을 경우 인플레 압력은 내년까지 이어져 거시경제운용의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물가와 민생,경제 (국민일보, 1993.10.02)

먼저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제 큰소리나 자신감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물가상승요인은 산적해 있다. 통화증발만 해도 그렇다. 돈이 너무 풀린다. 풀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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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경제회생작업과 실명제 정착의 과제가 이를 불가피하게 해주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 그리고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성

립했던 전후로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의 IMF사태는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환란으로 기업의 잇

따른 도산과 금융 불안이 이어졌고, IMF의 외압에 따른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실업

자를 무더기로 배출했다. 결국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일반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

위기라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담론이 상당량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

의 예상과는 달리 ‘IMF사태와 민생문제를 직접 연결하는’ 담론의 사례는 그 수가 극히 적었

다. 경제는 특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생문제로서는 매우 민감하

게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민생경제 담론은 독자적인 분

석이나 견해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feedback) 수준에 머물 으며, 의

외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 시기에 해당되는 아

래 ①∼③의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의 문제나 치안문제, 공무원 비리 등을 문제 삼

고 있었다. 

① 임시국회 민생 위주로 (서울신문, 1997.12.22)

정치권의 인식부족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월된 것이다. 이

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처리가 불가피해진 만

큼 이번 국회가 법안처리를 또 미루는 일이야 없겠지만 자칫 ‘졸속처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

② 느는 범죄, 움추린 민생 (세계일보, 1998.01.05)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각종 범죄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고돼 왔는데도 정권말기의 치안당국은 강력범죄에 속수무책이다. 이번 새

해 연휴동안 은행금고가 털리는 등 강도절도사건이 10%나 늘어나 치안공백의 심

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과5범의 무기수가 탈옥해 1년가까이 활개를 치며 경찰과 숨

바꼭질하는 모습이 구멍난 치안행정의 현실이다. 



108    한국언론정보학보(2014년 가을 통권 67호)

③ 민생분야 총체적 사정 (국민일보, 1998.10.14)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일소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법무부는 민생관련 비리를 무

기한 단속키로 했다.… 극히 일부일지라도 대민업무 담당자들의 부패는 비리의 구조

화를 초래한다. 전체공직사회를 오염시키고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데는 몇몇 공무원의 비리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 경제가 파탄의 위기

에 직면하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탓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은 첫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 신문사들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 둘째, 정보제공자로서 선구적인 전문분석의 

부재, 셋째, 정치에 종속된 비판에만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생안정을 늘 강조해 왔던 

민생담론이, 정작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아

이러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시 사회분위기와 언론기관의 보도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IMF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지배적 원인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원

인에 두고 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 재벌간의 과도한 상호지급보증, 낙후된 금융시

스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IMF구제 금융 지원 결정 이후 언론의 보

도 태도는 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보다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국민들

의 과소비나 일부관료들의 무능력으로 치부해 버리는 보도들이 많았다. 또한 IMF 위

기 극복을 위해 근검 절약이나 금모으기 등 고식적인 방법의 동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호도하기도 하 다. IMF구제 금융신청 직후 경제위기 원인 규명 과정

에서 보인 편향적인 보도 태도는 김대중 정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변

화가 생기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이 과거 정권의 재벌 길들이기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외재적 요인으로 IMF 의 구조개혁 입김이 거세지자 뉴

스의 보도태도도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보도보다는 시

기마다 상황에 편승한 보도 태도를 보여 왔다(노중일, 1999).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와 개방화 물결에 대비해, 정부는 그에 따른 합당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1990년대 경제담론의 중론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통화불안이나 물가상승

을 비롯한 외환위기의 원인이 정부나 해당기관에만 있다고 단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

부의 입김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시장에 거대 독점자본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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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재벌이었다. 방만한 경 과 문어발식 계열사로 산발적인 확장을 했던 일부 재벌이 도

산하 고,  곧 이어 연쇄도산이 일어남으로써 나라경제에 심대한 향을 미쳤다. 김상조

(2004)는 관치금융 구조가 지속되어 재벌의 독점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을 막을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삼 정부를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재벌개혁에 전

례 없이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재벌의 개혁과 총수의 사법처리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저항세력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재벌개혁은 중도하

차 하고 말았다. 그동안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면에서 부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

으나 재벌체제가 선진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체제로 환골탈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노중일, 1999; 김기원, 2003; 정권화, 2007; 국민호, 2011).

민생담론 측면에서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의지는 소극적이었다. 또 

정부·정치권 및 정치색을 띠는 시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

벌들에 대한 비판은 제외되었다. 심지어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

(정권화, 2007, p.231)”으로 대접받았다. 민생담론에서 ‘재벌’이란 단어도 1998년 이후 ‘대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순화되었다. ‘재벌’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문어발식경 , 가족경

이라는 좋지 않은 선입견을 의도적으로 탈색시킨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신문의 관점

이 바뀌면 담론의 텍스트도 변화한다. 즉, 분배를 위한 개혁의 대상은 재벌이고, 성장을 위

한 탈규제의 대상은 대기업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민생담론의 경제적인 관점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 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에 따른 거시적 구도에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

로 변하 다. 이 시기의 민생경제 담론은 외환위기 때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담

론의 논조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배우선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비

판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하고 있었다.

① 민생의 근본은 역시 경제다 (조선일보, 2003.03.03)

새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위기국면의 심각성을 가감(加減)없이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생의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에 있다. 

개혁이나 분배도 경제가 흔들림없이 성장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 더욱이 우

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외부요인만이 아니다. 기업개혁과 분배·노동정책 같

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 가계(家計)신용 대란 가능성 등이 우리 경

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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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 안 푸는 정부는 민생경제의 敵이다 (동아일보, 2006.08.16)

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돈다. 더구나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이다. 이런 저성장과 불경기에 따르는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

다.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친(親)

기업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각

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갉아먹는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성

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4만5000개 늘어난다.

③ 경제-민생을 여전히 따로 보는 대통령 (한국일보, 2006.09.02)

보다 큰 문제는 투자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액션 플랜은 볼 수 없고 ‘복지가 곧 투자’

라는 분배론적 관념과 효과가 의심되는 시혜적 처방만 넘쳐난다는 점이다.

지표의 건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참여정부의 GDP 

성장률이 왜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4%선 안팎에 머물러 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

야 한다.

④ ‘與野 민생경제회담’ 열어야 (조선일보, 2007.01.29)

노 대통령과 강 대표 간의 민생경제회담은 열리는 것이 좋다. 강 대표가 회담을 제안

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논

의해야 마땅할 의제들이다. 나라에 큰 향을 미칠 한·미 FTA도 時限시한이 코앞에 

닥쳤다. 진작에 與野여야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큰 물줄기를 잡고 국민 설득에 나섰

어야 했다. 

⑤ 민생 제쳐놓고 경제 살릴 수 있나 (세계일보, 2004.02.25)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절대빈곤층이 불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잘못돼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십배씩 치솟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분배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호황산업과 불황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

규직과 비정규직 등 업종별로, 기업별로, 직종별로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

화되고 있다. 더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비롯해 서민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빈부격차와 계층간 불평등은 환란 때보

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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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외환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고, 그

에 따라 생업을 위한 자영업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상권(Local 

Market Area)마저 재벌에 눌려 버렸다.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실정이다. 따

라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했고, 양극화로 인한 분배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조형제 외(2007)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 성장모델의 성격이 크게 변하면서 

사회정책도 변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특히, 성장을 통한 분배의 개선이라는 성

장공유(shared growth)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성장과 분배 고리가 단절되

고, 생산－고용－교육－복지 간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화와 

기술 변화,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고, 이로써 성장의 분배 효과(trickle-down effects)가 사라

졌다는 것이다. 

위의 ①∼⑤까지의 사례들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담론이라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분배이다. 보수 언론의 민생담론들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가 그러하듯이, 민생담론에도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구도를 형성

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는 탈규제로 인한 감세, 분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증가라

는 불가피한 조건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담론들의 텍스트 구조로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경제 담론은 민생의 입장을 표방하며 경제정책

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과 정치인의 언행에서 반사되

는 피드백에 머무르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신문사의 확고한 정체성에 입각한 독립적

인 대안이 결여된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12월 19일, 연7%의 경제성장, 일인당

소득 4만불, 7대강국 달성이라는 이른바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⑥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을-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세계일보, 2007.12.20)

국민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차기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선택했다. 17대 대통령 선

거에서 국민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당선자로 선택하면서 던진 메시지이다. 민선 

대통령 선거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당선자의 높은 득표율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예

사롭지가 않다. 이 당선자가 선거에서 내세운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

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절절하게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이 당선자가 추진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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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

    국가주도적                                                                                                초국가적

    수출부진, 통화증발, 물가                    민생담론                         경제성장, 분배, 양극화

   독점자본 축적                                                                          글로벌화, 거대한 성장

재별의 성장과정

민생

그림 2. 신문사설에 나타난 경제 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정책에 그만큼 무게가 실릴 것이며 국정 운용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사례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경제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노무현 정부가 분배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던 민생담론의 재생산

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담론의 주도적인 흐름에 내면화된 국민의 

기억자원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

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도대체 이명박 정부 이후 민생이 변

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거나 실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상의 민생경제 담론의 변화과정

을 정리해서 <그림 2>로 나타내었다. 

4. 결론

지난 25년여 동안 한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들의 주된 논지는 민생을 준거로 정부

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논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신문의 민생담론은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정치권 또는 저항

세력에 대한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진술을 정당화 했다. 그렇지만 신문이 생산했던 민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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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의 ‘민생’은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 생활’이라기보다 주로 정치의 대상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경세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민생 문제는 빈곤, 분배, 노동, 

교육, 생활개선 등이건만 신문의 민생담론에서 이들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민생담론은 곧 ‘민생치안’이었다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 시기의 민생담론은 많은 치안문제 중에서도 ‘범죄’에만 편중되어 재생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김 삼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현저

하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담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발견이다. 변화의 

동인은 1997년 외환위기에 있었다. 이후 민생담론은 두 가지 큰 줄기로 갈라졌다. 비판대

상의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1990년

대 중·후반까지 치안사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의 불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김대

중 정부 들어서부터는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

민은 국회와 정당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드러내는 민생담론에 상당시간 노출 되어 왔다. 

이런 관행들은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 혐오와 무관심, 나아가서 냉소주의, 탈정치, 반정치 

현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1990년대 민생담론들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등

을 다루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

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을 부각시켰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민생담론들은 

공통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더 두고 있었

다. 또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문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

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을 모색하거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신문

은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도 소극적이었다. 정부·정치권과 정치색을 띠는 시

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었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에 대한 비판은 배제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신문 사설에서의 민생담론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주체지위

를 정했다. 결국 권력관계가 재생산 된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신문과 정치는 같은 괘도에 

있다. 적어도 신문의 민생담론은 권위적 혹은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언론은 민생담

론을 통해 노동, 노인, 빈곤, 여성문제 등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지칭하는 ‘민생’은 허상일지도 모른다.

본 논문의 문제점은 페어클러프 분석틀의 한계, 이 틀에 대한 부족한 이해, 지면의 한

계 등이 같이 작용한다. 페어클러프의 위계적 분석틀은 텍스트와 담론, 사회적 관계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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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구별하고,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이다. 그러나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경계를 위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결코 쉽

지 않은 일이었다. 페어클러프조차 자신의 중심이론 토대 안에서 특정 부분만 강조하기도 

했다(Fairclough, 1995/2004, p. 90). 위계적인 모델의 비정교함과 변증법적인 상호관계의 

모호성·비대칭성은 좀 더 체계적인 모델이나 분석지표로 정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기의 논의가 부족했고, 주체와 정체성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 

모든 것은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최근 신문에 관한 연구들은 그들의 정파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점을 밝혀내고

자 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이 생산하는 담론과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는 경우는 소홀한 것 

같다. 연구자들은 역사적인 추적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의심 없이 만연되고 있는 ‘민생담론’

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현재가 왜 이 모양인가

를 파헤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탐색하는 것이다.”라고 한 푸코(1971/2003)의 지적은 언

제나 귀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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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1) the meaning of ‘people’s livelihood (Minsaeng, 民生)’ 

conveyed by the newspapers in Korean society and the specific matter it refers to, and 

(2) consider the discourse formed by the newspapers and what does and does not 

change in that discourse over the passage of time. Editorial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It was clear,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that the discourse was respectively formed and changed 

for each administration.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 was critical and at the 

same time generally negative, because it dealt with the important social incidents or 

controversies of the time.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 related to the massive 

social streams of Korea’s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process. Whereas the 

discourse on ‘people’s livelihood’ in the 1990s, see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ried 

to resolve labor strikes, inflation rate, housing problem, and financial crisis. The discourse 

in the 2000s changed to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o 

bi-polarization problem, job creation, abolishment of non-regular employments, etc. 

The meaning of ‘people’s livelihood’ produced in the editorials of the major daily 

newspapers is different from the word’s dictionary definition as ‘the people’s lives’.

K E Y W O R D S  livelihood, discourse, CDA(critical discourse analysis), power relation, 

constraints of subject/relation, context


